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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사유

○ 일본 시마네(島根)현은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를 2월 22일

에 가질 예정임. 시마네현은 2006년부터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열어왔으며 이 날은 시

마네현이 1905년 독도를 일방적으로 편입한다고 고시한 날임.

○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인 독

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대한민국 영토주권

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임.

○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

사 강행에 대하여 도민의 개탄과 분노를 모아 국가 영토를

수호한다는 단호한 의지로 엄중하게 대처하고, 독도문제를

비롯한 일본정부의 몰역사적인 인식과 행태에 대하여 공

식 사과할 것을 강력히 결의함.

2. 보내는 곳 : 박근혜 대통령 , 강창희 국회의장 , 정홍원 국무총리 ,

김관진 국방부장관 , 윤병세 외교부장관 , 일본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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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및 역사왜곡 망언 규탄

결    의    안

  독도는역사적으로나국제법적으로나명백히대한민국고유의영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제정한 시마네현 조례에 따라 매년

2월 22일을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3년에 이어 올해도 일본정부는

내각 각료격인 정무관 파견을 결정했다. 
  이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전국적 그리고 국가차원의 행사

로 승격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합법적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명백한 침략행위이다. 
  또한, 일본정부는 과거 침략 전쟁기간 동안 한국과 이웃

아시아 국가들에서 자행되어진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반성하기는

커녕 아베신조 일본 총리 등 정·관계 인사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기 위한 역사교과서 왜곡, 일본정부 및

극우인사들의 위안부 부정발언 등 일련의 망언과 망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일본의 침략행위에대한역사사실을

부정하는것일뿐만아니라, 한국등피해국가에 대한 제2의 침략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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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충청북도의회와 의원 모두는 일본정부의 진심어린 반

성과 사과가 있기까지는 대일본 지방의회 간 교류를 전면 중단할

것을 밝히고, 160만 충북도민의 뜻을 모아 일본 정부와 극우 인사들

의 비이성적인 망언을 규탄하며, 대한민국 영토를 수호한다는 단호

한 의지로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결의하고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 일본정부는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과 “다케시마의 날” 
행사계획을 즉각 취소하고 ,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단하라 .

  하나 . 일본정부는 과거 주변 국가들에게 저지른 침략⋅
침탈 행위와 군대위안부 강제동원 등 반 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라 .
  하나 . 일본정부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역사 교과서

왜곡의 행위를 중단하고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

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에 적극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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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